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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게 되면서

태양광과 더불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발전방식이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해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 피해

및 경관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은 설치

비용이 감소하여 사업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달리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여 전력계통의 안정화 효과가 있어 도입규모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해상에 설치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및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차액계약(��D),

시장가격 외에 일정 프리미엄을 지원하는 FiP 제도, 경쟁입찰을 통한 경매제도

등 다양한 가격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주도로 해역의 사전조사를 

하거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

해주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의 설치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만큼 정책금융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설 및 보증·대출 등도 병행하여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가 증가

하는 가운데 해상풍력을 증대시켜야 할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삼고, 해상풍력

특별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확산 이전의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가격보조, 인허가 지원정책, 주민협상 방식 등을 참고하여 

세밀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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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풍력 개요

❑ 해상(offshore)풍력은 육상(onshore)풍력과 달리 바다에 설치되어, 바람에 의해 날개가 

돌아가면서 생성된 에너지를 활용해 발전하는 방식

❍ 해상풍력은 크게 연안 및 근해에 설치하는 고정식 해상풍력과 수심이 깊은 곳

에도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구분

- 고정식 해상풍력은 연안 및 근해에서 풍력터빈이 해저에 고정된 구조물(모노

파일, 재킷 등)에 설치되는 방식

- 부유식 해상풍력은 풍력터빈이 부유체(인장각형, 원통형, 반잠수식)에 의해 해상에 

떠 있으면서, 계류줄에 의해 해저에 고정되는 방식

❍ 특히,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진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중

-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설치가 가능하여 입지 제약이 

적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함에 따라 어업 민원 및 경관 문제

최소화 가능

- 또한, 풍속이 빠르고 일정한 먼 바다에 설치되어 발전량 측면에서 이점 존재  

〈그림 1〉       고정식(Fixed Bottom) 해상풍력 및 부유식(Floating) 해상풍력 예시

자료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2020), “Overview of Floating Offshore Wind”

❑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생산 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도입이 증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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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 도입, 전기차로의 전환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및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의 전기소비는 ’23년을 기준으로 ’3�년

까지 연평균 3.3%, ’5�년까지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의 생산은 ’23년 2 ,863TWh 대비 ’5�년 58,352

TWh로 증가(' 5.N%)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재생에너지가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풍력발전이 2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소형모듈원자로와 달리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

〈그림 2〉 ’50년까지의 전력원별 세계 전력생산 전망 〈표 1〉 ’50년 재생에너지원별 전망
(단위 : TWh, %)

’50년 비중주)

태양광 21,557 36.9

풍력 12,347 21.2

수력 6,399 11.0

바이오 1,758 3.0

지열 384 0.6

기타 325 0.6

합계 42,770 73.3

주   : 현재의 정부정책 기준(Stated Policies Scenario)
자료 : IEA(2024), “World Energy Outlook 2024”

주   :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좌동

❍ 해상풍력의 에너지균등화비용(LCOE)

1)이 감소하여 사업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도 해상풍력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 전세계 해상풍력(고정식) LCOE는 ’23년 USD 133/MWh 이나, ’5�년에는 USD

67/MWh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비용의 감소는 더 크고 효율적인 터빈 개발, 프로젝트의 설치규모 

증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및 중국 제조업체의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단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

1) 에너지균등화비용(Le1e2�3e9 Cost of Energy)은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초기 
자본투자비, 연료비, 운전유지비 등의 직접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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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요인 이외에도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여 전력

계통의 안정화 효과가 있으며, 한정된 육지 대신 바다에 설치하는 공간적인 

이점도 존재

〈그림 3〉                세계 풍력발전의 에너지균등화비용 전망

자료 : DNV(2024), “Energy Transition Outlook 2024”

❑ 해상풍력 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급망이 연관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업임 

❍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건설계약을 맺어 발전소를 

건설 후 전력구매자 앞 구매계약으로 전기공급을 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

- 사업 인허가 및 주민동의 확보, 전력구매계약, 건설·유지보수 계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앞 협의 필요

❍ 해상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초대형 공사 규모로 인하여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 필수

〈그림 4〉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자료 : GreenGiraffe(2019), “Recent trends in offshore wi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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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1. 영국

❑ 영국은 ‘에너지 안보전략(’22.4월)‘ 및 ’청정전력 2030 실행계획(’24.12월)‘에 따라, 

’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95%이상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

❍ ’24년 기준으로 전력원별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청정에너지 65.0%로,

재생에너지 50.8%, 원자력 14.2%로 구성

- 재생에너지원별로는 풍력 29.5%, 바이오 14.1%, 태양광 5.2% 등을 기록

❍ 영국은 에너지 안보전략에 따라 ’�0년까지 풍력발전을 최대 79GW(해상 50GW, 육상

29GW)로 확대하고 ’�5년까지 태양광 47GW을 확보할 계획으로, 풍력발전을 

주요 확대 전력원으로 고려

- ’24.6월 기준 29GW 규모를 설치·운영중으로, 약정 및 건설중인 자산이 

20.�GW 임을 감안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 29.7GW의 추가 투자

유치 필요

〈그림 5〉                     영국의 풍력발전 현황 및 목표

자료 : UK Government(2024), “Clean Power 2030 Action Plan : A new era of clean electricity”

❑ 해상풍력의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 지원중

❍ 해상풍력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격을 보조해

주는 차액계약제도(CfD ; Contracts for Difference) 경쟁입찰2)을 운영

2) 발전사업자가 정부 앞으로 기준가격을 경쟁적으로 입찰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 보다 낮을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장해주고 시장가격 보다 높을경우 차액을 
정부 앞 반환하여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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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요인 이외에도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여 전력

계통의 안정화 효과가 있으며, 한정된 육지 대신 바다에 설치하는 공간적인 

이점도 존재

〈그림 3〉                세계 풍력발전의 에너지균등화비용 전망

자료 : DNV(2024), “Energy Transition Outlook 2024”

❑ 해상풍력 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급망이 연관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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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 필수

〈그림 4〉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자료 : GreenGiraffe(2019), “Recent trends in offshore wi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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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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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국의 풍력발전 현황 및 목표

자료 : UK Government(2024), “Clean Power 2030 Action Plan : A new era of clean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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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격을 보조해

주는 차액계약제도(CfD ; Contracts for Difference) 경쟁입찰2)을 운영

2) 발전사업자가 정부 앞으로 기준가격을 경쟁적으로 입찰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 보다 낮을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장해주고 시장가격 보다 높을경우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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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심사를 통해 CfD 계약자 앞 추가적인 CfD 자금도 지원하고, 아직 

인허가가 확보되지 않은 고정식 해상풍력도 CfD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인

〈그림 6〉                        CfD 제도에 대한 설명 예시

자료 : UK Government(2015), “UK Offshore Wind :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 ’25.5월 영국 정부는 청정에너지의 확산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 

에너지기관인 ‘Great British Energy(GBE)’를 설립하고 향후 5년간 자본금으로

83억 파운드를 배정

- GBE는 민간부문과 공동개발·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

젝트의 전국적인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

- ’25."월 해상풍력 공급망 개발을 위해 GBE가 3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산업계 

등과 공동으로 총 10억 파운드를 조성·투자

❍ 정책금융기관인 UK Infrastructure Ban/(UKIB)

3)를 통해 해상풍력 공급망 확대 

사업에 대출·투자 제공

- ’2N.5월 Ardersier Port를 해상풍력 부품 통합 허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5천만 파운드의 대출 제공

- ’2N. 월 Hunterston 지역에 해상풍력의 핵심 인프라인 고압해저 케이블 공장 

건립 프로젝트에 2천만 파운드 투자

3) ’2N.10월 UKIB는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National Wealth Fund로 명칭이 변경

주요국의 해상풍력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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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일

❑ 독일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Easter 

Package(‘22.4월)’를 통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

❍ ’23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생산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1%를 달성

하였으며, 원자력 비중은 ’23.4월 최종 폐쇄함에 따라 1.4%에 불과

-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2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2〉                      독일의 에너지 발전믹스(’23년 기준)
(단위 : %)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원자력 기 타 합 계

55.1주) 43.2 1.4 0.3 100.0

주   : 풍력 27.5, 태양광 12.4, 바이오매스 10.2, 수력 4.9, 지열 0.1 
자료 : IEA 통계자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생에너지가 국가 안보상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가 중요해져 ’30년까지 전체전력원의 80%를 재생

에너지로 하고, ’35년에는 全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 수립

-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30년까지 최소 30GW, ’45년까지 최소 70GW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

❑ 해상풍력 확대를 위하여 관련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중

❍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지원정책 제공중

- 정부가 사업구역에 대한 환경영향·입지조건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후 사업

입찰 참여자 앞 제공

-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의하고,

각종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혜택 제공

- 지속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7년부터는 매년 4GW 규모의 

사업지원을 유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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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심사를 통해 CfD 계약자 앞 추가적인 CfD 자금도 지원하고, 아직 

인허가가 확보되지 않은 고정식 해상풍력도 CfD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프로젝트를 유인

〈그림 6〉                        CfD 제도에 대한 설명 예시

자료 : UK Government(2015), “UK Offshore Wind :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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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전국적인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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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4) 방식을 사용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필요한 프리미엄

(보조금)을 경쟁입찰로 제공

- 독일은 초기에 FiT(Feed-in Tariff)

5) 제도를 통해서 고정가격 매입을 보장하여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담보로 사업을 유치하였으나, 입지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높은 도매 전력가격 등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경쟁입찰 방식

으로 점차 전환

- 최근에는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로(� 유로)

입찰’로 프리미엄 없이 사업을 낙찰받는 케이스 등장

- 다만,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목표 상향, 주변국 전쟁에 따른 

전력가격 변동성 증대 및 국가간 해상풍력 투자유치 경쟁 등으로 CfD 제도 

도입 논의중

❍ 또한, ’24� 월 독일 정부는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에너지 허브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주정부·민간이 함께 쿡스하펜 항만 터미널 확장 사업에 3억 

유로 투자

- 터빈의 블레이드나 타워 등 초대형 풍력 부품의 운반·보관·조립을 위한 특수 

항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해당투자의 주요 배경

- 해상풍력 단지는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떨어진 해역에 조성되며, 풍력터빈의 

대형화에 따른 대형 부품을 설치·보수할수 있는 선박이 출항하는 항만이 필요

❍ 정책금융기관인 KfW와 EIB의 해상풍력 전용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사업을 지원

- KfW는 북해·발트해의 해상풍력을 지원하는 Offshore Wind Energy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Triane2 BorkumⅡ(2��.W) 사업에 3억 유로 PF대출 등 지원

- EIB는 ’22�K2월 독일 He Dreiht 해상풍력 사업( 6�.W)에 소요되는 24억 유로 

중 6억 유로의 PF대출 지원

4) 특정해역의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시 가장 적은 프리미엄(보조금)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경쟁입찰하는 방식

5)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정부가 정한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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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제835호  11  

 3. 일본

❑ 일본도 ’25년 제7차 에너지계획을 통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따른 탈탄소 

전력수요 증가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

❍ 일본의 에너지 발전믹스는 ’23년 기준 재생에너지 22.9%, 화석연료 68.6%,

원자력 8.5%를 기록중으로,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축소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력요금 안정화,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 ’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태양광,

수력, 풍력 순으로 비중을 확대

- 재생에너지 비중의 증가는 산업의 탈탄소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국내생산 확대를 통한 기술 자급률 향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

〈표 3〉                          일본의 에너지 발전믹스
(단위 : %)

’23년 ’40년 전망
재생에너지 22.9 40~50

태양광 9.8 23~29

풍력 1.1 4~8
수력 7.6 8~10

지열 0.3 1~2
바이오매스 4.1 5~6

원자력 8.5 20

화력 68.6 30~40
합계 100.0 100

자료 : 일본에너지청(2025),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상풍력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금융

기관 신설 등을 통해 자금지원중

❍ 초기에는 해상풍력 지원을 위하여 FiT 제도를 운용하다가, ’20.6월 관련법령의 개정

으로 ’22.4월부터 FiP(Feed-in Premium)

6) 제도를 도입하면서 점차 FiP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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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P 제도로 시장가격 외에 프리미엄을 제공받아 해상풍력의 사업성을 보완

- 해상풍력이 증가하면서 고정가격 매입(FiT)에 따라 늘어난 국민부담 축소와 수요

공급 등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발전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FiP 제도 도입

〈그림 7〉                   FiT 제도 및 FiP 제도에 대한 설명 예시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2025), “FIT·FIP제도 가이드북 2025”

❍ ‘30년까지 10GW, ‘40년까지 30~45GW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5.3월 

해양재생가능에너지발전설비법을 개정하여, 정부주도의 해역 사전조사로 촉진

구역을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 환경성에 의한 사전조사로 사업자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절차를 면제

- 그 외에도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해상풍력 설치가능 해역을 지정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활성화 근거 마련 

❍ 이외에도 일본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중

- 정책금융기관인 DBJ는 ’23.3월 기타큐슈 히비키나다 윈드팜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일본 최대규모인 220MW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하고,

’23.12월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하는 업체에 지분투자도 시행

- 또한, ‘GD 추진기구’를 설립(’24.5월)하여 향후 10년간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채무보증 및 지분투자를 통해 31조엔 규모의 투자를 

창출할 계획 

6) 정부가 정한 가격대로 매입해주는 FiT와 달리 시장가격에 일정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형태이며,

기준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일때만 해당차액을 상한으로 프리미엄 지급

주요국의 해상풍력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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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국 해상풍력의 공통적인 지원방식

❑ 해상풍력의 설치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보조금 지원

❍ 해상풍력 단지의 설치 평균비용 추산시 11.9억달러 규모로, 초기 설치비용이 

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 필요

- ’22년 기준 5개년 평균 MW당 설치비용 3.55백만달러 추산7) 및 ’2N년 기준 

해상풍력단지 당 평균 설치용량 33"MW 추산8) 감안

❍ 이에 주요국은 사업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CfD 경쟁입찰(영국), FiP(일본),

경매(독일) 등 사업에 필요한 가격을 보조해주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중

- 사업성 확보에 따라 경매 제도를 통해 보조금이 줄었던 독일은 전력시장 상황 

변화 및 해상풍력 유치 활성화를 위해 CfD 도입 등 보조금 확대를 재논의

❑ 신속하게 해상풍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 해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해역

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과의 협의 등으로 장기간의 시간 소요의 어려움 존재

- 일반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획득, 어민 및 지역 주민

과의 협상, 설계·시공, 계통연계, 시험운전 등의 절차 필요 

❍ 이에 독일, 일본 등은 해역에 대한 환경·입지를 정부가 사전조사하고, 각종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원

- 정부의 사전조사 내용은 사업자 앞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성 검토에도 도움

7) U.S Department of Energy(2023), “Offshore Wind Mar/et Report:2023 EditionI

8) Wor2dFor=mOffshoreJind(2025), “82oBa2 Offshore Wind Repo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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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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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or2dFor=mOffshoreJind(2025), “82oBa2 Offshore Wind Repo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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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나 정책금융기관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 유인

❍ 해상풍력단지 설치에 평균 11.9억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소수의 

금융기관 자금만으로는 자금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기관 다수가 

참여하여 진행

- 220MW 규모의 일본 히비키나다 윈드팜 프로젝트에는 37개 기관이 PF대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 각국의 정책금융기관인 UKIB, KfW, DBJ 등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디케이션에 참여하거나, EIB, GX 추진기구가 보증을 제공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민간자금의 유입 유도

-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

 2.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우리나라도 ’25년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재전망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을 공표하는 등 정책적 지원 추진중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25.3월 기준 22N."MW 규모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중으로 ’30년까지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설비용량은 3,N19.!MW로 

해상풍력 발전규모가 확대중에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풍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비용량 목표는 없는 상황

〈표 4〉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 현황(’25.3월 기준)
(단위 : MW)

상업운전중 추진중주)

탐라해상, 영광해상, 한림해상,
서남해 실증

224.6

전남, 영광낙월, 고창, 신안우이,
영광 안마1, 영광 안마2, 완도 금일, 
완도 금일 2단계, 충남 태안,
영광야월, 울산 반딧불이

3,419.8

주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낙찰사업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5),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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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해상풍력특별법(‘26년 시행예정)’ 등 해상

풍력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상

풍력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중

- 해상풍력은 정부주도의 계획적인 보급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수용성·인허가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명시

- 또한, 해상풍력의 제조·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선박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예정

❑ 다만, 우리나라도 주요국들을 참고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모색할 필요

❍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과 같이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보조 정책도 고민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계통한계가격9)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1�)에 의해 해상풍력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큼

❍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주요국들은 정부가 

해역을 사전조사 하기도 하고,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긴 인허가 기간을 축소

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

- 특히, 일본의 경우 어업 영향을 조사하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지역

상생기금 산정방식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용

-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주민수용성·인허가 지원을 언급한만큼 주요국을 참고하여 세밀한 설계 필요

❍ 더불어 정부가 일괄적으로 협의하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송·변전

설비를 개별협상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 필요

-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수요자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자 위치에 근접

하여 조성하는 Co-location(공급자-수요자 공동입지) 방법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

9)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1/%& 당 구매하는 전력 도매가격

1�)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해당 인증서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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